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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, 교토의정서 비준 적극화
2012년까지 1990년의 8% 감축 의무화 … 법적 구속력은?

European Council은 European Commission이 제안한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 비준을 공식 승인했다.

이에 따라 European Union(EU)의 15개 회원국들은 각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의회가 승인한 배출증

가 제한에 관한 공약사항을 승인해야 한다.

핵심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8% 감축하는 것이다. 그러나 정확한 감축목표는 

2006년 이후 알 수 있으며, 교토의정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 이후 회원국들의 감축목표도 실행에 옮겨

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공약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제소된다.

EU 회원국의 기온변화율 전망(1990-2012)    (단위: %)

포르투갈 +27.0 이태리 ∇6.5

그리스 +25.0 벨기에 ∇7.5

스페인 +15.0 영  국 ∇12.5

아일랜드 +13.0 오스트리아 ∇13.0

스웨덴 +4.0 덴마크 ∇21.0

핀란드 0.0 독  일 ∇21.0

프랑스 0.0 룩셈부르크 ∇28.0

네덜란드 ∇6.0 평  균 ∇8.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자료) EC

EU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0년 EU 예상 GDP의 0.06%를 투입할 예정이다.

덴마크, 프랑스, 룩셈부르크와 포르투갈은 이미 감축 목표치를 인가했으며, 다른 EU 회원국 정부도 6월1일

까지 승인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.

교토의정서는 199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55%에 해당하는 55개국이 비준하기 전까지는 법적 구속

력을 가질 수 없도록 돼 있다.

현재까지 교토의정서에 서명한 84개국 중 47개국이 의정서를 비준했지만,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며, 일본과 

EU를 제외한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비준해야만 55% 선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2001년 세계 배출량의 1/3을 차지한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고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칠 독자적인 계

획을 발표했으며, 오스트레일리아도 미국의 입장을 지지지하고 있다.

이에 환경단체들은 EU가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에게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도록 압력을 행사

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. 특히,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지적되고 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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